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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태도의 결정요인 분석:

복지수준과 ‘정부의 질’에 대한 인식의 효과를 중심으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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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에서 ‘정부의 질’을 비롯한 다른 경쟁변인들이 어

떻게 복지태도와 연관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있으며, 복지수준 인식을 연계한 복지태도의 다면적인 

성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복지수준을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과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 모두 복지태도의 공통적인 결정요인은 국가 부패로, 
국가 주요기관과 공무원이 청렴하다고 인식할수록 복지확대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복

지수준을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의에 대한 인식이 복지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반면,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국가경제와 정부능력에 대한 인식에 따라 복지태도가 달라지

는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의 부가적 발견은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학력과 도시규모, 자산과 같은 개인

의 인구사회적 배경이 복지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학력이 높을수록, 도시화된 곳에 

거주할수록, 자산이 적을수록 복지확대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았다. 고학력층에서는 복지수준이 낮

으면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인식을 하지만 저학력층에서는 복지수준이 낮아도 복지확

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모순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또 복지수준을 낮게 인식해도 농촌에 거주

하거나, 자산이 많을수록 복지확대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각각 기존의 공동체 가설과 자기이

해 가설을 지지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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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민의 복지수요 증가는 현대 국가에 나타난 공통된 현상이며,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커다란 문제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복지를 더 많이 요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세에는 반

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갖는다. 민주주의를 작동하게 하는 선거기제는 정치인과 정당이 국민의 다수 

의견을 좇게 만들기 때문에 정부로 하여금 복지지출을 늘리게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만큼 세금을 늘

리지는 못하게 하는 딜레마에 봉착한다. 즉, 국민의 복지수요 증가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복지수요의 증가와 재정 압박

을 잘 조절하여 적재적소의 복지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전달한다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것이고, 그러한 정부를 ‘좋은 정부’라고 인식할 것이다. 복지수요 증가라는 정책 환경에서 이를 잘 조

정해 가야하는 것이 최근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지출에 대한 태도 연구

는 그 만큼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복지분야 정부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결정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어 왔다. 초기 연구들은 계급･계층의 이해와 같은 개인

의 자기 이익과 신념체계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복지정책의 중요도, 

복지수혜의 경험, 수혜자에 대한 인식, 복지 만족도 등 복지인식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더 큰 관

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제도가 태도를 결정한다는 제도주의적 시각에서 연유하는데, 복지제

도의 경험으로 형성되는 인식이 복지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Kumlin, 2002; Svallfors, 2002). 제도주

의적 접근은 복지제도의 어떤 면이 친복지적인 혹은 반복지적인 태도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

기 때문에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연구의 실천적 의의를 높여준다. 예컨대, 복지수혜자에 대한 국민들

의 인식이 복지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는 국민들 사이에서 반복지적 태도를 줄이기 

위해 복지수혜자의 기만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다양한 복지인식 중 이 연구가 복지태도에 대한 설명변수로 관심을 갖는 것은 국민의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괄목할 만

큼 확대되었다. 경제위기, 빈부격차의 심화와 급속한 노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우리사회가 직면하

고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이 국민의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증대시켜 왔다. 이에 따라 복지정

책의 대상과 범위는 절대 빈곤층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빈곤층, 노인과 영유아 등으로 점점 보편화되고 

다양화되었다. 복지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면 국민 사이에서는 정부가 수행해 온 복지에 대한 평

가 인식이 형성된다.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아직 낮다든지 아니면 이만하면 높다든지 하는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최근의 한 연구(황아란･이지호, 2015)는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에 따라 복지수요가 달라진다는 가설을 확인하였는데, 복지수준을 낮게(높게) 인식할수록 복지수

요가 증가(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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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과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사이에는 반대의 관계가 성립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능력이 없다고 인식하면 복지수준이 낮아도 복지확대를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정부가 능력이 있다고 인식하면, 정부가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충분히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해도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태

도가 나타날 수 있고, 복지수준이 높아도 복지확대에 찬성하는 일면 모순적인 상충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본 연구는 정부능력 등 복지태도와 관련한 변인들이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

과의 관계에서 복지확대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에 대한 인식이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에 따라 복지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분석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복지지출 확대에 대

한 태도(이하 ‘복지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 사회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성향

과 정부인식의 영향을 통제한 가운데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것이

다. 그런 다음 복지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사람과 높게 인식하는 사람을 구분하여, 이들의 복지태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복

지수준에 대한 인식과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가 교차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태도뿐 아니라 상충적인 

태도에 대한 체계적으로 이해를 제공할 것이며,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과 복지지출 태도를 결정하는 변

인들 간의 조절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복지태도에 대한 초기 연구는 복지 정치에서의 계급균열을 강조하였다. 코피(Korpi, 1989)와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 1990)의 연구에 이어지는 경험적 연구들에 따르면, 계급적 지위가 낮은 사

람들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나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가 높았고, 나아가 계급 간 

복지국가의 지지의 차이는 복지레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Edlund, 1999; Svallfors, 1997; 

2004).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복지인식은 서구 국가에서 나타난 복지인식과 많은 차

이를 보였다. 무엇보다도 계급이나 계층적 차이, 혹은 소득과 고용상의 지위별 차이와 한국인의 복지

태도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김영순･여유진, 2011; 이성균, 2002). 그에 대해 김

영순･여유진(2011: 15)은 복지 체험의 부족과 약한 노동시장제도, 좌파정당의 결여와 같은 제도적 미

발달이 복지의식의 비계급성과 비일관성을 가져왔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한국인들의 복지태도에는 계층 대신 이념성향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란, 1995; 

안치민, 1995). 보수성향의 사람들이 반복지적인 태도를 가지고 진보성향의 사람들이 친복지적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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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복지태도가 계층적으로는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념과는 연관

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서구적 맥락에 비추어 보면, 복지태도가 계층적 이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

층적 이해가 집약되는 이념과도 연관성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성향을 분석 모형에 포함시키면, 

계층과 복지태도와의 관계가 사라지는 경우가 나타났던 것이다(Papadakis, 1993; Bean & Papadakis, 

1998).

이에 대해 황아란･이지호(2015)는 정당선호를 포함시킨 분석모형에서 복지태도에 대한 이념성향

의 영향이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태도가 사회경제적 이해관계 속에

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과 정치인의 정책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계층적 

이해가 복지태도에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데도 이념성향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이념성향이 정당선

택으로부터 형성되고 이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가 결정되는 경로구조를 갖는다는 해석이다.

복지태도 연구의 다른 하나의 흐름은 계급･계층적 이해관계로부터 복지제도의 운영을 통해 형성된 

이해관계로 관심을 옮겨왔다. 이들의 논의에 따르면,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가 노동과 자본의 계급적 

축을 둘러싸고 나눠지기보다는 비용과 수혜의 세 가지 차원 – 복지수급자, 복지납세자, 복지서비스제

공자 – 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Andress & Heien, 2001; 안상훈, 2000, 2009). 비슷한 맥락에서 복

지 수요 혹은 복지 서비스의 수혜 경험이 계급･계층보다 복지태도를 더 잘 설명한다거나(주은선･백정

미, 2007), 복지수급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긍정･부정 태도가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서복경･황아란, 2012). 

그러나 이들 연구는 정부의 복지 수행에 대한 공중의 평가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우리

나라 정부가 지난 20여년 간 복지제도를 급속하게 확충시킨 만큼, 국민들은 지금까지 실시된 복지정책

의 성과나 복지 상태에 대한 평가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의료, 노인, 빈곤 등 개별 복지정책에 대해

서도 잘되었든지 잘못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전반적인 복지 상태에 대해서도 수준이 높든지 낮다는 

인식을 갖는다. 복지정책에 대한 수행 평가나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은 국가가 이루어놓은 객관적인 복

지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다. 이들은 복지수혜의 경험, 납세의 정도, 그리고 복지서비스직 취업 유

무 등 개인의 경험에 기초한 이익동기와 다르다.

최근 들어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몇몇 연구들은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에 대한 공중

의 인식에 주목한 것을 볼 수 있다. 서복경･황아란(2012)은 기존에 논의되었던 다양한 관련 변수들을 

포함시킨 모형을 통해, 노인복지정책의 비용부담의사에 기초단체장에 대한 신뢰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정책집행자에 대한 신뢰가 복지태도에 뚜렷한 영향력 미친다는 것이다. 이

현우(2013)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공무원의 신뢰를 통해 측정한 ‘정부의 질’이 한국인의 복지태도를 결

정하는 영향력 있는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공무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고 믿을수

록 복지확대에 더 우호적이었다. 

정부신뢰가 복지지출 태도의 주요한 설명요인이라는 주장은 ‘정부의 질’이 복지국가에 긍정적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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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를 가진다는 일련의 ‘정부의 질’ 연구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다. 국가 간 복지의 범위와 크기의 다

양함이 계급동원의 차이로부터 나온다는 권력자원론(power resource theory)에 대하여, 로스타인

(Rothstein et al., 2011)은 복지국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제도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실

질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무임승차의 정도와 같은 정부 수행의 질이 공중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 요인이라는 것이다(Rothstein et al., 2011: 10). 이러한 이론은 계급균열이 지배적

인 국가에 한정해서 적용될 수 있는 권력자원론과 달리, 대부분의 나라에 적용될 수 있고 복지태도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를 발전시켰다.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의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며, 이를 

운영하는 공무원의 충원구조 또한 능력 본위로 이루어지는 나라일수록 국민의 정부신뢰도가 높고 복

지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연구는 종속변수인 정부의 복지노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GDP에 대한 복지지출 비율을 

알려주는 ‘사회지출 자료(Social Expenditure Database)’와 실업과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에 참여하는 자

격과 인구 비율로 만들어진 ‘편익 지표(Benefit Generosity Index)’를 사용하였다. 한편, 독립변수인 ‘정

부의 질’ 측정자로는 부패와 법질서, 그리고 관료의 질에 대한 전문가 인식에 기초한 ‘국가위험지표

(Country Risk Guide indicators)’를 사용하였다(Rothstein et al., 2011: 12-13). 즉 집합자료로 측정한 국가

의 복지지출 노력과 전문가 설문에 기초한 ‘정부의 질’의 연관성을 본 것이다. 이러한 자료에 기초한 국

가 간 비교연구는 ‘정부의 질’과 정부의 복지노력의 보편적 관계를 도출하려고 의도하였지만, 비교연

구에서 나타난 관계가 한 국가의 일반 국민들 사이에 나타나는 복지태도와 정부인식의 관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두 변수 사이에는 그 국가의 특수한 문화적인 배경이나 상황적인 변수가 매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계층적 이해와 정치성향, 복지수행에 따른 평가 인식, 그리

고 ‘정부의 질’과 관련된 변수들이 공중의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를 규명할 것

이다. 주목하는 것은 ‘정부의 질’에 대한 인식이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복지확대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관심은 복지수요를 야기하는 국면에 대한 

이해로부터 왔다. 

[표 1]은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실시한 ‘2015년 정치인식조사’에서 나타난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

과 복지확대 태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중 현재보

다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은 80.8%를 차지하였다. 이들 중 복지확대를 제한해

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9.2%에 불과했다. 그러나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가운데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들은 48.3%로 늘었다. 국가의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면 복

지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태도다. 그러나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중에 복지확대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51.7%에 달했다. 복지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면

서도 복지확대에 동조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의 23.8%를 차지한 것이다. [표-1]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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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응답자의 66%가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면 복지확대에 찬성하고,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하

면 복지확대에 반대하는 전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나머지 34%의 복지태도

다. 그들은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해도 복지 확대에 찬성하거나(23.8%),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해도 

복지 확대에 반대하는(10.3%) 상충적인 태도를 가진다. 그러면 국민의 1/3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태도

는 어떤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가? 

[표 1]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과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

현재보다 복지 확대
전체 통계량

찬성 반대

복지수준 인식

낮다
658명

80.8(43.6)
157명

19.2(10.3)
815명

100.0(54.0)

χ²=144.11
p<.001

높다
359명

51.7(23.8)
336명

48.3(22.3)
695명

100.0(46.0)

전체
1017명
(67.4)

493
(32.6)

1510명
100.0

주: 괄호안의 수치는 전체 국민(1510명)에 대한 비율임.
자료: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2015년 정치인식조사.

보레와 골드스미스(Borre & Goldsmith, 1995: 13)에 의하면, 특정 영역의 정부행동에 대한 수요는 정

부가 그 영역에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별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생긴다. 이에 따르면, 복지수요는 

정부가 복지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발생하고, 반대로 정부가 능력만큼 복지수

준을 끌어올렸다면 복지수요는 줄어든다. 즉, 정부가 잘 하면 복지수준이 높아지고 따라서 복지확대를 

자제하려는 태도가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복지수준이 낮아져서 복지확대에 동조하는 태도가 확산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정부 인식과 복지확대 태도 사이에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이 놓여 있는 것이다. 

복지태도와 긴밀하게 연관될 수 있는 정부 인식으로는 특혜와 비리 등 부패와 정의 같은 ‘정부의 질’

과 관련한 인식이다.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이 매개되면 ‘정부의 질’이 복지확대에 양의 방향에서 연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질이 낮다고 인식하면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

며, 이는 복지확대의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정부의 질이 높으면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

식되어 복지지출을 자제하려는 태도가 확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질’ 인식 중 ‘국가 과제를 해

결할 가능성(정부 능력)’이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에 매개되면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사이에 다른 관계

가 성립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즉 정부가 능력이 없다고 인식하면 정부가 복지수준을 끌어올리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복지확대를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정부가 능력이 있다고 인식하면 정부가 

복지수준을 높여 왔으며, 앞으로도 충분히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복지

수준이 낮다고 인식해도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날 수 있고, 복지수준이 높아도 복지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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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의 범주 독립변수

복지지출

확대

(반대=0, 찬성=1)

복지인식
복지 수준의 낮고 높음(1점~4점)

복지전달의 적절성(1점~4점)

정부의 질

과제해결 능력의 유무(1, 0)

청렴성(0점~10점)

공정성(1점~4점)

정치성향

이념성향(0점~10점 연속변수)

새누리당 지지(더미 변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더미 변수)

박근혜 대통령 국정지지도(0점~10점 연속변수)

호의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질’ 변인들이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따라서 분석을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것이다. 첫째,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을 비롯한 관련 변수들을 포함하여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태도를 설명할 수 있

는 모형을 개발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정치성향 변수를 통제한 가운데 복지인식과 경제사정 인

식, 그리고 ‘정부의 질’ 인식이 미치는 영향을 먼저 검증할 것이다. 둘째,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과 낮다고 생각하는 집단을 나누어서 복지지출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할 것이다. 이는 복

지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사람과 높게 인식하는 사람을 구분하여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기 위함이다. 이러한 분석은 복지수준 인식과 복지지

출 태도를 결정하는 변인들 간의 조절 효과에 대한 지식과 다수의 일반적인 복지태도와 상반되는 태

도를 지니는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1) 변수 설정 

[표 2]는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를 요약하고 있다. 종속변수는 정부의 복지지출을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면 1, 동의하지 않으면 0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크게 

복지인식, 정부의 질, 정치성향, 경제사정 인식, 인구사회학적 배경 등 5개 범주로 구성하였다.

[표 2] 분석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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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의 범주 독립변수

경제 인식
국가 경제사정(1점~4점)

개인 경제사정(1점~4점)

인구사회학적 배경

남자(1, 0)

연령(만 나이)

학력(1점~5점)

거주지 도시규모(1점~3점)

가구 자산(1점~10점)

주관적 계층인식(1점~3점)

(1) 복지인식

복지인식에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과 복지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전

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였다.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은 복지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지출 태도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해야 복지수요가 발생하고 

따라서 복지지출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복지수준이 높다고 생각하

는 사람들은 복지지출 확대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복지전달에 대한 평가는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과 방향이 반대일 수 있다. 복지지원이 필요

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은 정부의 복지정책 집행에 관한 주제다. 따라서 

복지지원의 전달 평가가 좋을수록 복지확대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된다.

(2) ‘정부의 질’ 인식

기존 연구에서 정부인식에 대한 변수는 주로 정부신뢰를 사용하였다(서복경･황아란, 2012; 황아란･
이지호, 2015). 정부신뢰는 정부가 운영되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제도주의적 시각에 따르면 

제도에 대한 신뢰는 국가정책에 대한 의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Steinmo, 1994). 그러나 이 연구에

서는 정부신뢰라는 추상적 변수 대신에 ‘정부의 질’ 개념을 구성하는 보다 구체적인 요소들을 정부인

식의 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동안 국제기구들은 다차원적 모델을 상정하고 정부의 질을 측정해 왔다. 대표적으로 세계은행은 

1995년부터 세계 각국의 거버넌스의 질을 민주적 책임성, 정치적 안정, 정부의 효과성, 규제의 질, 법의 

지배, 부패 통제라는 6개 차원으로 분류하여 조사해 왔다. ‘정부의 질’을 학문적 관심으로 떠오르게 한 

퍼트남(1993)은 현대 사회에서 좋은 정부의 속성을 반응성(responsivenetss)와 효과성(effectiveness)으

로 규정하고, 정책과정, 정책공표 및 정책실행의 과정에서 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이탈

리아의 20개 지방정부의 질을 비교 평가하였다. 그러나 퍼트남 이후 정부의 질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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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 온 로스타인과 그의 동료들(QoG Institute workingpapers 참조)은 불편부당성(impatiality)을 좋은 

정부의 핵심 속성으로 정의하고, 세계 각국의 정부의 질을 측정하였다. 로스타인(Rothstein, 2011: 13)

은 이스턴(Easton)의 정치체제 모형에서 투입 부문(input side)을 민주주의 정치과정으로 간주하고, 정

부의 질을 산출 부문(output side)에서의 관료의 통치 행위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

체적으로 불편부당성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질은 교육, 의료 및 치안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기

관들이 모든 시민을 공평하게 대응하는 수준, 그리고 기관들의 반부패 청렴도의 3가지 차원에서 측정

되었다(Charron et al., 2015; Holmberg & Rothstein, 2014). 

퍼트남과 로스타인의 연구 성과를 한국에 적용하면서 국내의 정부의 질 연구 또한 한국인의 사회신

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국가 기관의 공정성, 정부정책의 불편부당성, 공직사회의 정직성

을 제시하였고(박종민･김왕식, 2006),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정책과정의 절차 공

정성과 정책결과의 분배 공정성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박종민･배종현, 2011). 한편 최상욱(2012)는 

정부의 질 논의가 절차적 공정성에 한정되어 측정지표의 종합성과 확장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

판하면서, 정부의 질 요인 중에 하나인 효과성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정부 역량(government capacity)

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정부의 질에 대한 그간의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발견을 집약하면, 정책 과정에

서의 절차적 공정성, 정책 결과로서의 분배의 공정성, 그리고 정책 산출로서 효율성 및 효과성이 정부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질 인식의 변수로 이 연구는 정부 능력, 부패-청렴도, 그리고 법 

집행의 공정성를 설정하였다. 첫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부의 역량이 있어야 한다. 즉 정부 역

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의 질이 높다고 인식할 수 있다.한다. 따라서 이 연

구는 정부의 과제해결 능력을 ‘정부의 질’의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정부의 과제해결 능력이 높다

고 인식할수록 복지지출에 긍정적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부패 또는 청렴도는 정부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한 속성이다. 이 분석에서는 8개 주요 국가기

관과 공무원에 대한 부패-청렴도 평가의 산술평균값을 청렴성 지표로 조작화하었다.1) 기존 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정부가 청렴(부패)하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의 복지확대에 긍정(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다고 예측할 수 있다.

셋째, 공정성은 정부의 질 연구에 따르면 정책 집행의 절차적 공정성을 의미하는데(Rothstein, 2008), 

공무원의 불편부당한 충원제도와 정책 집행, 그리고 법 집행에 대한 시민의 감시 정도 등이 공정성의 

측정자로 거론된다. 그러나 복지확대 태도에는 그러한 절차적 공정성보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분배

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복지확대는 결과의 불공정성을 교정하

는 데 의미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분석에서는 ‘정부가 법을 집행할 때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에 

1) 법원, 중앙부처, 국회, 중앙부처 공무원, 지방공무원, 검찰, 경찰, 국세청/세무서 등 8개 국가기관 부패청렴도

의 크롬바흐α는 0.928로 8개의 변수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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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하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로 조작화하였다. 정부가 돈과 권력에 관용적일수록 복지 수준은 낮아지

고 따라서 복지확대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3) 정치 성향

복지 태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정치이념을 정치정향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념 가설은 복지태도가 

개인과 국가의 적절한 관계를 고려하는 가치체계에 뿌리내려져 있다고 가정한다. 보수는 빈부가 개인

의 책임이므로 가난한 사람을 국가가 보호하려는 복지국가 정책에 반대하고, 진보는 개인의 빈부가 

경제적 불평등 구조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

다. 따라서 진보적 이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정부의 복지지출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고 보수적

일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보수-진보가 ‘친복지 대 반복지’ 차원에서 형성

되기보다 대북관계와 외교안보정책의 차원에서 형성되어 온 만큼(강원택, 2003; 김무경･이갑윤, 

2005; 이현출, 2005; 이내영, 2009; 이갑윤, 2011; 류재성, 2013), 이념이 복지태도와 정부역할 인식과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

정당 선호 또한 복지태도에 대한 설명변수로 분석에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정책

에 대한 선호태도가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통해 형성되기보다는 정치인이나 정당의 정책선호에 의

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이갑윤, 2011). 예컨대, 호남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에 비해 ‘햇볕 정책’을 

더 지지하였던 이유가 그들의 사회경제적 이해나 이념 성향 때문이 아니라 김대중 전대통령이 자신의 

주요 정책으로 햇볕 정책을 제기하고 추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복지 정책에 대한 선호도 개인의 

경제적 처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정당이 복지 정책을 강조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나

라에서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은 민주당 계열정당의 친복지정책에 대해 대중영합주의라고 비판하면서 

복지지출을 억제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 따라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복지확대에 더 부정적일 것이고, 민주당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복지확대에 더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 

끝으로 ‘현직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정부 인식에 대한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국민의 정부의 질

에 대한 인식에는 통상 현 정부에 대한 지지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부의 질에 대

한 국민 인식은 정부의 공정성, 청렴성, 능력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는데,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 이러한 인식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분석에서는 

현직 대통령 지지도를 통제함으로써 ‘정부의 질’ 에 대한 인식의 독립적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4) 경제사정

경제사정에 대한 인식은 국가경제와 개인경제에 대한 인식으로 나눌 수 있다. 선행연구의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경제 가설은 경제적 긴장과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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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지고, 고용률이 높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기에는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Blekesaune, 2007). 그러나 국가 경제가 나빠지면 사람들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복지확대를 더 원한다는 가설은 복지국가 전통이 있는 국가에 적실한 가설일 수 있다. 복지국가체제

에서 국민들은 정부가 경제가 풍요로울 때 축적한 부를 경제가 어려울 때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는 경

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정부 복지의 확대를 어렵지 않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전통이 없는 나라에서 국민들은 이러한 사고를 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국

가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 재정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복지와 같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

성이 높다. 복지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약하다면, 경제가 어려울 때 국가가 국민을 더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일 

수 있다.

개인의 경제사정에 대한 인식은 그 반대일 것이다. 자기이해 가설(self-interest argument) 은 경제적

으로 취약한 사람과 복지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복지국가체제를 지지하는 태도를 가질 것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복지혜택을 덜 받는 사람들은 정부의 복지확대에 부정적 태도를 가질 것이라

고 예측한다(Hasenfeld & Rafferty, 1989). 자신의 경제사정이 나쁘면 정부의 복지지출을 지지하고, 여

유가 있으면 복지지출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경제사정에 대한 인식과 관

련해서는 반대의 가설도 성립할 수 있다. 개인이 경제사정이 안 좋아지면 자신의 이익에 몰두하게 되

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는 것인데(Alt, 1979; Durr, 1993),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수행하

는 복지는 자신이 내는 세금을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소모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더 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5)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

개인의 배경변수로는 성, 연령, 학력, 거주지 유형, 자산, 주관적 계층 등을 포함하였다. 복지정책평가 

연구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개인의 정책수요를 형성시키는 객관적 조건을 진단할 수 있게 하며, 

사회경제적 조건이 복지태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먼저 성별은 서구의 복지인식 연구

에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변수로 취급되어 왔으며(Svallfors, 1999), 대부분의 국내 연구에

서도 통제변수로 활용되었다(안상훈, 2000; 주은선･백정미, 2007). 여성이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에 

의해 사적인 돌봄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또 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상당수를 구성하기 때문

에, 남성보다 복지분야 정부역할 확대에 더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사회화 이론 또한 복지인식에 대해 

여성이 특별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이유를 설명한다. 여성은 사회화를 통해 타인을 배려하고 보호

하는 역할을 남성보다 많이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배분과 복지정책에 동의하는 인

성이 발달했다는 것이다(Scott et al., 2001) 

연령은 복지인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반된 가설이 제시되어 왔다. 젊을수록 복지국가로부터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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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혜택이 커서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주장(Hansenfeld & Rafferty, 1989)과 고령층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취약하여 복지의존이 높다는 의견(Blekesaune & Quadagno, 2003)으로 양분된다. 한국의 

경우도 두 가지 가설이 모두 유용할 수 있다. 최근 청년 실업과 빈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젊은 

층의 복지의존성이 높다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청년들의 복지를 부모의 경제에 의존하

는 경향이 있고, 자식들의 복지에 자산을 소모한 노년층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취약하여 복지에 대한 

정부의존성이 높을 수도 있다.

교육수준 또한 복지태도 및 인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변수다. 학력이 복지의식에 영

향을 미친다는 사회화 이론의 주된 논거는 사람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지배적인 가

치체계를 습득하고 내면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Andress & Heien, 2001). 교육은 복지의식을 높이

기 때문에 고학력층이 저학력층보다 복지확대에 대해 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성장의 가치가 

지배적인 나라에서 교육은 복지국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거주지의 도시 규모도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특히 연령이나 자산, 계층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발견된다면 문화적 가설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대도

시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원자화된 개인주의적인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개인의 복지에 대한 책임

을 정부에 맡기려는 경향이 강할 수 있는 반면에 농촌 거주자들은 마을 혹은 이웃 공동체의식이 강해

서 복지에 대한 정부 의존성이 오히려 약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복지태도에 대한 계층의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복지

태도가 경제적인 처지에 따라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몇몇 연구는 소득과 달리 개

인의 자산이나 주택 소유 여부가 계층의식이나 정책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이갑윤 

외 2014). 최근 사회적으로 ‘금수저-흙수저’ 라는 비아냥이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의 계

층의식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자산의 유무 및 그 정도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에서

는 계층과 관련하여 주관적 계층인식과 가구 자산을 포함하였다.

2) 조사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2015년 정치인식조사’ 자료를 사

용하였다. 이 조사는 국가인식, 정부인식, 정책인식, 체제인식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치인식조

사로서 각 영역마다 다양한 설문으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정책영역에는 이 연구가 관심을 갖는 복지

인식의 다양한 측면들이 포함되었다. 표본은 16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

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따라 비례할당을 한 후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구성되었다. 표

본 크기는 1511명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2.5%p였다. 조사는 구

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2015년 10월 28일부터 11월 26일까지 개별면접으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복지태도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삼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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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로짓계수 표준오차 확률비

상수항  3.56 0.69 35.30

복지인식
복지수준 -1.30*** 0.12 0.27 

복지전달  0.26** 0.11 1.30 

경제인식
국가경제  0.26** 0.13 1.30 

개인경제 -0.09 0.13 0.92 

정부의 질

정부능력  0.29** 0.13 1.34 

청렴성  0.14*** 0.05 1.15 

공정성 -0.24*** 0.08 0.79 

정치성향

이념 -0.01 0.04 0.99 

새누리당지지 -0.24 0.18 0.79 

민주당지지  0.00 0.18 1.00 

국정지지도 -0.09** 0.04 0.92 

2]에 제시된 독립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2) 참고로 회귀모형의 구축을 위한 기초분석

으로 5개 범주의 관련 변수들에 대한 빈도분석과 분산분산을 실시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변수들을 걸러내고, 이들 변수들 사이에 상관성이 높아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변수들을 제외하였다.3) 

4. 분석 결과

1) 복지수준 인식과 복지지출 태도의 연관성

[표 3]은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 여부(반대=0, 찬성=1)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다.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과 복지서비스의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복지지출 확대에 대

한 태도에 커다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수준은 확률비가 0.27로 모형에 포함된 

변수 중 복지태도에 가장 영향이 큰 변수다. 즉 복지수준을 높다고 인식할수록 복지지출에 찬성할 확

률은 약 3.7배만큼씩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복지지출 확대 여부의 결정요인(전체 모형)

2) 지면관계상 복지지출 확대태도와 주요 변수 간의 기술 분석은 <부록 1>, 복지수준 인식과 주요 변수 간의 기

술 분석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3) 예를 들면, 복지수준 인식과 상관성이 높은 복지영역의 평가, 국정지지도와 상관성이 높은 정부신뢰, 기관부

패와 상관성이 높은 공직자 부패, 기관 신뢰 등을 제외하였고, 복지태도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지역변수와 소

득 등을 생략함으로써 모형의 단순화(parsimony)를 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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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로짓계수 표준오차 확률비

상수항  3.56 0.69 35.30

개인배경

성 -0.15 0.12 0.86 

나이  0.00 0.01 1.00 

학력  0.04 0.06 1.04 

도시규모  0.24*** 0.09 1.27 

자산 -0.05* 0.03 0.95 

주관적 계층 -0.16 0.12 0.85 

통계량

N 1454

분류정확도 70.3

Cox & Snell R² 0.14

자료: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2015년 정치인식조사.
* p<.1, ** p<.05, *** p<.01

정부의 복지 전달에 대한 평가는 복지수준과 반대 방향에서 복지지출 확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복지가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지확대에 호의적이고, 적절한 복지가 지원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지확대

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복지 지원’이라는 것이 설문 응답자에게는 더 많고 더 좋은 지원

이 아니라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효율적인’ 복지를 의미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사정과 관련해서는 국가경제 사정에 대한 인식이 양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지만(<부록 1> 참조), 복지인식 변수와 국정 만족도 등 정치성향 변수를 통제함에 따라 복지확대 태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경제적 상황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정부

의 복지지출에 반대하고, 좋다고 인식할수록 복지지출에 찬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 경제 사정이 

나빠져 고용이 불안해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정부의 복지확대를 원하게 된다는 서구의 가

설과 배치된다. 오히려 국가 경제가 나쁘다고 인식하면 정부 재정에 대한 걱정으로 복지지출 확대에 

반대하는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앞에서 논의했지만, 복지국가의 전통이 없는 

나라의 국민들은 개인 복지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강하지 못하고, 자신이나 가족과 이웃 공동체

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의 의식이 약하다는 것은 개

인 경제 사정에 대한 인식이 복지태도와 무관하다는 분석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정부의 질’과 관련한 변수들은 모두 복지태도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의 능력, 

청렴성,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 만족도를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복지확대 태

도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정부의 과제해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은 없다는 사람보다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를 찬성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능력이 있다(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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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할수록 복지전달이나 관리도 잘 할 수 있다(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확대에 호의적(비호

의적)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렴성은 양변량 분석에서 복지확대 태도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부록 1> 참

조), 복지인식과 국정 만족도 등을 통제함에 따라 복지확대 태도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다. 관계의 

방향은 국가 기관들이 부패하다고 생각할수록 복지확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었다. 정부의 청렴도는 

‘정부의 질’의 주요 속성이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특혜를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 정부의 정책 집

행은 공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부의 질은 떨어진다. 분석 결과는 정부가 청렴하다고 인식할수록 정

부의 복지지출 확대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셋째,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정부 능력이나 부패 인식과 반대 방향에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돈과 권력에 얽매여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정부의 복지역할 확대에 찬성하였다. 이는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과 복지태도의 부정적 관계와 유사한 

논리구조를 지니는데, 공정하지 못한 정부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

다. 공정성 개념을 조작화한 변수가 부패인식과 반대 방향에서 복지태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 결과

는 서구의 ‘정부의 질’ 연구에서 설정한 절차적(procedural) 공정성과 다른 실질적(substantial) 혹은 분

배적 공정성에 더 가까운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절차적 공정성은 법이나 정책 집행에 있어서 불편부

당함을 의미하지만, 가진 자에게 기울어진 법 집행을 나타내는 진술은 실질적 공정성을 측정한 것으로

(Rothstein, 2008), 정부가 가진 자의 편에서 법이나 정책을 집행한다고 인식하면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

하는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정치성향 변수 중에서는 현직 대통령 국정 지지도만이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과 정당 선호는 양변량 분석에서 복지확대 태도와 연관성이 있었으나(<부록 1> 참조), 다중 

회귀분석에서는 그 영향이 사라졌다. 이는 분석모형에 현직 대통령의 국정 민족도를 포함시켰기 때문

으로, 이념과 정당 선호가 박근혜 대통령 지지와 연관성이 높아서 대통령 지지도가 통제되면 복지태도

와의 허위관계가 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주목할 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와 복지확대 

태도가 부정적인 관계로 나타난 점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에 만족할수록 복지확대에 반대하는 태

도를 가졌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복지확대를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이후 재정 

압박 등으로 인해 복지확대를 자제하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일 수 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가 취하고 있는 복지태도에 동조적으로 되고, 그의 국정 운영에 반대하기 때문에 복지지출을 

자제하려는 그의 태도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일 수 있다. 

끝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보면, 성과 연령, 학력은 복지확대 태도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태도에는 사회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기

존 연구에서 자주 발견되었던 것처럼, 주관적 계층인식도 복지태도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연구와 달리 계층 변수의 하나로 포함한 개인의 자산은 정부의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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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유의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1). 이는 우리나라에서 자산의 

크기가 계층의식을 형성하면서 개인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구학적 변수에

서는 거주지 구분이 복지확대 태도와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거주자일수록 복지

지출 확대에 우호적이고 농촌 거주자일수록 복지 확대에 부정적이었다. 공동체 의식이 강한 농촌 주민

들은 복지를 이웃이나 가족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개인화되어 있는 대도시 주민들이 복지를 정부

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과 복지에 대한 정부 의존성이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복지수준 인식별 복지확대 태도의 결정요인

앞의 회귀분석에서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은 복지확대 태도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

인하였다.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면 정부의 복지지출에 호의적이지만,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하

면 정부가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

수준의 인식과 복지지출 태도 사이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태도와 상반되는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도 상

당수 있다([표 1] 참조). 일반적 복지태도와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

해서, 다음은 복지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과 높게 인식하는 집단을 나누어 복지지출 태도에 공통

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복지수준 인식과 복지지출 태도를 결정하는 다른 변인들 – 특히 복지수요를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정

부 인식 - 간의 조절 효과의 정보를 제공한다.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을 분석모형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표 4]의 두 모형의 설명력은 낮아졌다. 

그러나 두 모형에서 하나의 변인(청렴성)만이 공통적으로 복지태도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과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이 정부의 복지지출에 대해 판

이하게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만큼 복지수준 인식이 복지수요 형성에 커다란 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먼저 [표 4]의 모형 1은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복지태도가 어떤 요

인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앞의 회귀분석과는 달리,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

에서 정부의 복지지원에 대한 평가는 복지태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태도에 대한 국

가경제에 대한 인식의 효과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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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복지수준별 복지지출 확대 여부의 결정요인

모형1 (복지수준 낮음) 모형2 (복지수준 높음)

구분
변수명 로짓계수 표준오차 확률비 로짓계수 표준오차 확률비

상수항  2.23 1.05 9.27 -0.78 0.89 0.46 

복지인식 복지전달  0.22 0.19 1.25  0.23 0.14 1.26 

경제인식
국가경제 -0.13 0.22 0.88  0.35** 0.17 1.42 

개인경제 -0.09 0.22 0.91 -0.01 0.16 0.99 

정부의 질

정부능력  0.13 0.22 1.14  0.28* 0.17 1.33 

청렴성  0.16** 0.08 1.17  0.13** 0.06 1.14 

공정성 -0.42*** 0.13 0.66 -0.13 0.12 0.88 

정치성향

이념  0.01 0.07 1.01 -0.05 0.05 0.96 

새누리당지지  0.12 0.27 1.12 -0.53** 0.26 0.59 

민주당지지  0.32 0.26 1.38 -0.29 0.26 0.75 

국정지지도 -0.20*** 0.06 0.82 -0.01 0.05 0.99 

개인배경

성 -0.15 0.19 0.86  0.00 0.17 1.00 

나이  0.00 0.01 1.00  0.00 0.01 1.00 

학력  0.20* 0.10 1.22 -0.05 0.08 0.95 

도시규모  0.36** 0.14 1.43  0.16 0.11 1.17 

자산 -0.14*** 0.04 0.87  0.00 0.04 1.00 

주관적 계층 -0.16 0.20 0.85 -0.19 0.16 0.83 

통계량

N 783 671

분류정확도 81.5 58.9

Cox & Snell R² 0.07 0.05

* p<.1, ** p<.05, ***p<.01
자료: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2015년 정치인식조사.

그러나 ‘정부의 질’ 영역에서는 정부의 과제해결 능력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사라졌지만, 국

가기관에 대한 청렴성 인식과 실질적 공정성에 관한 인식은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복지수준이 낮다고 느끼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공정성이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정부의 법 집행이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복지확대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시 

말해 확률비(0.7)에 의하면, 한 단위 불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복지확대에 찬성할 가능성이 약 1.5배만

큼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수준이 낮아서 복지확대에 찬성하는 태도와 복지수준이 

낮아도 복지확대에 반대하는 태도 사이의 선택에 정부의 청렴성과 정의 인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정부 기관이 부패하다고 인식하면 복지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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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이며, 돈과 권력의 편에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면 복지확대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인구사회적 배경이 복지태도

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학력, 거주지규모, 그리고 자산이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수준이 낮아서 복지확대에 동조적인 태도와 복지수준이 낮아도 복지확대에 부정

적인 태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학력과 거주규모 그리고 자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대도시 

거주자와 고학력층은 복지수준이 낮아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태도를 갖는데 반해, 농촌 

거주자와 저학력층은 복지수준이 낮아도 복지확대에 반대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했다. 자산은 많을

수록 복지수준이 낮아도 정부의 복지지출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자산이 적을수록 복지확대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자기이해의 합리성 가설’이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수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표 4]의 모형 2는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복지태도가 어떤 요인의 영향

을 받는지를 보여준다.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

람들 사이에서는 국가경제 사정과 정부능력에 대한 인식이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국가경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복지지출의 확대에 긍정적이었으며, 정부능력에 대한 인식도 통계

적 유의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p<.1). 또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

람들 사이에서는 국정만족도가 복지태도와 연관성이 없다고 나타났지만, 대신 새누리당 지지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나타났다. 즉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중에 새누리당 지지자

는 무당파나 군소정당 지지자보다 복지지출의 확대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시 말해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당파성이 복지태도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복지확대에 대한 찬

반 태도는 새누리당 지지 여부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청렴성 인식은 복지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복지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들과 달리 복

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미치는 영향이 사라졌지만, 부패 

인식이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국가의 청렴도가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뜻한다.

5. 결론 및 함의 

국민의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복지제도가 확대되고 또 그에 따른 복지지출의 재정압박이 커지

는 현실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복지서비스 공급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

구는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 등 복지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살피는 한편 복지수준

에 대한 인식이 다른 주요 요인과 어떻게 연계되어 복지태도를 형성하는 지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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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의 질’에 주목한 점이 이 연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데, 복지수준 인식과 복지확대 태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주요 속성으로서 정부능력과 청렴성, 공정성에 중

점을 두고 일반국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태도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의 기본모형 분석은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이 복지확대 태도에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복지전달의 평가와 국가경제 사정에 인식이 복지확대에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냈

으며, 정부의 질과 관련한 세 가지 변인도 모두 복지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만 정부능력과 청렴성은 복지확대에 긍정적인 관계를 보인 반면, 법 집행의 공정성은 부정적인 관계

를 나타낸 것은 정의롭지 못한 정부에 대한 인식이 복지 수요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 밖에 정

치성향 변수 중에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만이,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는 자산과 도시규모만이 복지태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의 기여는 복지수준이 낮으면 복지수요가 늘어난다는 상식적인 수준의 가설을 확인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복지수준 인식이 복지태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사실은 다른 경

쟁변수들이 복지수준 인식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복지태도와 연관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흥미롭

게 만든다. 복지태도에는 복지수준이 낮아서 복지확대에 찬성하는 태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수준

이 높아도 복지확대에 우호적이고, 복지수준이 낮아도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태도도 존재하기 때문이

다. 이 연구의 핵심 과제는 복지수준 인식과의 관계에서 정부의 질을 비롯한 경쟁 변수들이 어떻게 복

지 태도와 연관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복지수준 인식과 관련한 두 집단이 복지태도

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였다.

[표 5] 복지수준 인식별 복지확대 태도의 결정 요인

현재보다 복지지출 확대

반대 찬성

복지수준 

인식

낮음

부패 청렴

공정 불공정

국정지지 국정반대

저학력 고학력

농촌 대도시

고자산 저자산

높음

국가경제나쁨 국가경제좋음

정부능력없음 정부능력있음

새누리당좋음 새누리당싫음

부패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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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복지수준 인식을 연계한 복지태도의 다면적인 성격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네 

가지 유형의 복지태도를 갖는 집단의 성향을 요약하였다. 복지수준별 복지지출 확대 태도의 분석 결과

에서 주목할 점은 복지수준을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과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 간에 복지태도에 대한 결

정요인이 확연히 달랐다는 점이다. 국가기관의 청렴성만이 두 집단 모두의 공통적인 요인일 뿐, 복지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법 집행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정의에 대한 인식이 복지태

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국가경제상황과 정부능력에 

대한 인식이 복지태도와 연관성을 가졌다. 복지수준이 낮아서 정부의 복지지출이 확대되어야 하거나 

복지수준이 낮아도 복지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 결정에는 국가의 청렴도와 정의에 대한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복지수준이 높아서 정부의 복지지출에 반대하거나, 복지수준

이 높아도 복지확대에 찬성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데는 국가경제에 대한 인식과 정부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복지수준이 높아도 복지확대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의 약 1/4에 달했다. 이들은 나라의 경제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는 정부가 능력

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복지수준도 높일 수 있었고, 앞으로도 복지를 확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하는 것일 수 있다. 반대로 국가 경제 상황이나 정부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경제상

황이나 정부 능력에 비추어 복지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복지확대를 자제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일 수 있다. 현재의 복지수준도 국가 경제상황이나 정부능력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복지지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태도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주는 정책적 함의는 비교적 뚜렷하다.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가 개인적인 배경변

인보다 복지인식과 국가경제, 그리고 정부의 질에 대한 인식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점은 친복지적인 혹은 반복지적인 태도를 늘이고 줄이는 데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뜻한다. 일반 국민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무조건 복지확대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제도의 성과와 정부활동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면적인 복지태도를 지니게 된다는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지수준을 높게, 혹은 낮게 인식하는 두 집단 모두에서 청렴성이 복지태

도에 중요한 공통 변인으로 규명된 것은 정부의 반부패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 복지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복지태도의 결정요인 가운데 공정성, 거주규모, 자산 등이 규명된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복지태도에 법집행의 불공정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법 집행의 정의실현이 

복지수요를 줄이는 데도 중요한 관건임을 시사한다. 거주규모의 영향은 공동체 해체에 기인한 문제일 

수 있으며, 따라서 급속히 도시화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복지수요의 팽창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의 공동체 회복에 주력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자산의 영향도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수요

가 높고 복지지원이 필요한 것이 당연하지만 빈부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끝으로 이 연구는 복지인식을 개별적인 복지정책으로부터 구성하지 않고 전반적인 인식에만 의존

한 한계를 지닌다. 개별 복지영역의 지출 태도나 수행 평가를 종합하여 구성한 복지태도 지표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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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 지표가 더 적절하게 복지확대 태도와 복지수준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복지

인식과 복지태도의 보다 나은 측정자를 개발함과 동시에, 이론적 논의로부터 ‘정부의 질’ 개념의 조작

화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보다 정교화해서 복지태도와 ‘정부의 질’에 대한 경험 연구를 발전시켜야 할 

작업도 향후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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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Spending in Korea: 
Focusing on Welfare Perceptions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Lee, Jiho* ･Hwang, Ah Ran **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wel-

fare spending in relation with the perception of welfare level. Data from the national sur-

vey of ‘the SSK Good Government Research Unit’ are used to perform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welfare attitudes and government perceptions, politi-

cal orientations, and socio-economic backgrounds. The most prominent finding is that 

the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differ markedly between the two different groups of 

welfare perception. The empirical results say that persons living in a corrupt government 

tend to prefer welfare spendings despite having low level of welfare, and persons living 

in a unjust government tend to prefer welfare expansion because welfare level must be 

low. Persons living in a government of great capacity tend to have positive attitudes to 

welfare spending despite having a high level of welfare, whereas persons living in a gov-

ernment of less capacity tend to have negative attitudes to welfare expansion because the 

level of welfare is too high beyond government capacity. This distinction between the 

two perceptions of welfare level provides a systemic understanding of public attitudes to-

ward welfare spending. 

Key Words: welfare attitude, welfare perception, quality of government, corruption, govern-

ment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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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변수 유목 사례수
복지확대

찬성비율(%)
통계량

복지

인식

전반적인

복지 수준

1=매우 낮다 46 87.0

χ²=163.23,
p<.001

 2=낮은 편 770 80.4

3=높은 편 664 53.9

4=매우 높다 52 25.0

적절한 

복지전달 수준

1=전혀 그렇지 않다 130 66.2

χ²=11.93,
p<.01

2=그렇지 않은 편 839 70.4

3=그런 편 514 64.0

4=매우 그렇다 28 46.4

경제

인식

국가경제

1=매우 나쁘다 228 71.9

χ²=3.78,
p=.29

2=나쁜 편이다 1076 66.0

3=좋은 편이다 200 70.0

4=매우 좋다 7 71.4

개인경제

1=매우 나쁘다 120 73.3

χ²=5.01,
p=.17

2=나쁜 편이다 996 67.3

3=좋은 편이다 391 65.5 

4=매우 좋다 5 100.0

정부 

인식

과제 해결 능력
0=없다 897 66.9 χ²=0.70,

p=.711=있다 594 67.9

국가기관 

청렴성*

부패 702 2.78(0.73)
F=1.11,
p=.34

보통 422 2.79(0.72)

청렴 342 2.72(0.71)

법집행이 

공정하지 못함

1=매우 동의한다 547 72.0

χ²=11.88,
p<.01

2=동의하는 편 700 66.6

3=동의하지 않는 편 236 60.6

4=전혀 동의 않는다 28 57.1

정치

성향

이념 성향*

진보 358 2.85(0.73)
F=13.17,
p<.001

중도 643 2.83(0.72)

보수 496 2.63(0.71)

정당 선호

새누리당 729 60.6

χ²=32.55,
p<.001

새정치민주연합 465 73.1

정의당 48 85.4

기타정당 236 72.0

국정 만족도*

불만족 493 2.93(0.76)
F=23.95,
p<.001

보통 420 2.76().68)

만족 584 2.63(0.69)

<부록 1> 주요 변수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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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변수 유목 사례수
복지확대

찬성비율(%)
통계량

인구학적 

변수

성별
0=여자 762 68.1 χ²=0.36,

p=.551=남자 750 66.7

연령

20대 267 74.9

χ²=22.02,
p<.001

30대 277 70.0

40대 323 71.2

50대 299 63.9

60대 이상 346 59.2

최종 학력

1=중학교 256 54.3

χ²=30.17,
p<.001

2=고등학교 653 68.6

3=전문대 195 74.9

4=4년제 대학 359 70.2

5=대학원 40 65.0

도시 규모

3=대도시 690 70.4
χ²=18.32,

p<.001
2=중소도시 557 68.9

1=농촌 263 56.3

계층 

변수

주관적 계층

1=상 50 72.0
χ²=4.18,

p=.24
2=중 588 68.4

3=하 869 66.7

가구 자산

1=1천만원 미만 140 72.9

χ²=13.81,
p=.18

2=1천만원~4천만원미만 136 74.3

3=4천만원~7천만원미만 122 68.9

4=7천만원~1억원 미만 155 60.6

5=1억원~1억5천만원 미만 218 66.1

6=1억5천만원~2억원 미만 155 71.6

7=2억원~3억원 미만 255 65.5

8=3억원~4억원 미만 158 69.0

9=4억원~6억원 미만 61 57.4

10=6억원 이상 94 64.9

* 0에서 10점까지의 연속변수를 3점척도를 변환하였고(청렴성 지표는 4.5에서 5.5를 보통, 이념과 국정 만족도는 5점을 

각각 중도와 보통으로 하였음), 복지확대 태도에 대한 수치는 복지확대 태도의 4점척도에 대한 평균 점수임(괄호 안 

수치는 표준편차).
자료: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2015년 정치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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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변수 유목 사례수
복지수준
낮다(%)

통계량

경제

인식

국가경제

매우 나쁘다 228 63.9

χ²=61.5,
p<.001

나쁜 편이다 1076 54.8

좋은 편이다 200 31.8

매우 좋다 7 57.1

개인경제

매우 나쁘다 120 64.2

χ²=55.71,
p<.001

나쁜 편이다 996 58.9

좋은 편이다 391 38.1

매우 좋다 5 80.0

정부 

인식

과제 해결 능력
없다 897 59.4 χ²=51.98,

p<.001있다 594 39.3

국가기관 청렴성*

부패 702 2.35(0.61)
F=30.12,
p<.001

보통 422 2.50(0.60)

청렴 342 2.65(0.61)

법집행이 

공정하지 못함

매우 동의한다 547 64.1

χ²=37.01,
p<.001

동의하는 편 700 48.7

동의하지 않는 편 236 48.3

전혀 동의 않는다 28 35.7

정치

성향

이념 성향*

진보 358 2.31(0.57)
F=23.09,
p<.001

중도 643 2.42(0.63)

보수 496 2.63(0.60)

정당 선호

새누리당 729 43.3

χ²=70.70,
p<.001

새정치민주연합 465 61.7

정의당 48 79.2

기타정당 236 64.4

국정 만족도*

불만족 493 2.24(0.58)
F=71.353,

p<.001
보통 420 2.44(0.58)

만족 584 2.67(0.60)

인구학적 

변수

성별
여자 762 54.5 χ²=0.19,

p=.66남자 750 53.4

연령

20대 267 64.4

χ²=74.45,
p<.001

30대 277 65.0

40대 323 57.8

50대 299 51.5

60대 이상 346 35.7

최종 학력 중학교 256 35.2 χ²=60.35,

<부록 2> 주요 변수에 따른 복지수준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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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변수 유목 사례수
복지수준
낮다(%)

통계량

고등학교 653 56.3

p<.001
전문대 195 66.2

4년제 대학 359 57.9

대학원 40 45.0

도시 규모

대도시 690 57.0
χ²=32.02,

p<.001
중소도시 557 57.8

농촌 263 38.3

계층 

변수

주관적 계층

상 50 44.0
χ²=3.80,

p=.28
중 588 53.4

하 869 55.0

가구 자산

1천만원 미만 140 55.0

χ²=31.87,
p<.001

1천만원~4천만원미만 136 58.8

4천만원~7천만원미만 122 59.0

7천만원~1억원 미만 155 46.5

1억원~1억5천만원 미만 218 54.6

1억5천만원~2억원 미만 155 57.4

2억원~3억원 미만 255 58.4

3억원~4억원 미만 158 54.1

4억원~6억원 미만 61 54.1

6억원 이상 94 29.8

* 0에서 10점까지의 연속변수를 3점척도를 변환하였고(청렴성 지표는 4.5에서 5.5를 보통, 이념과 국정 만족도는 5점을 

각각 중도와 보통으로 하였음), 복지확대 태도에 대한 수치는 복지확대 태도의 4점척도에 대한 평균 점수임(괄호 안 

수치는 표준편차).
자료: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2015년 정치인식조사.


